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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대통령의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은 반대 명분 없는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전월세 상한제 찬성한 야 3당, 20대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이 옳아

1. 주거권네트워크1)는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

을 촉구한다.

2.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

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

의가 진척되지 않자, 여야는 전월세 대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

복지특위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의 임기 1년 간,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7명은 회의의 절반도 참석하지도 않았다. 결국 특위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됐다.

1)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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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

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아직도 주택을 거주

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20대 총선에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차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20대 국회까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

원은 20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

했다. 정부·여당에겐 더 이상 전월세 대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5.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

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끝.


